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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, 중국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

# 중국에 진출할 예정이었던 국내 식품 제조업체인 A사는 중국
현지 상표브로커가 자사의 상표를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되고 깜짝
놀랐다. A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도움으로 부랴부랴 중국 상
표당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결국 자사의 도용 상표가 등록되는
것을 막을 수 있었다.

특허청(청장 성윤모)은 상표브로커에 대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
화하기 위해 중국 상표국에 매월 출원되는 한글상표에 대한 도용 여
부를 즉시 조사하여 피해기업에 전파함으로써 조기 출원 독려, 중국
상표국에 이의신청 제기 등을 통해 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
해 주는 ‘조기경보 서비스’를 제공하고 있다.

그 결과 중국 상표출원 공고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이의신청
비율이 이전에 비해 대폭 상향(36.5%→98.2%) 되었으며, 신속한 후속
출원으로 출원인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 내 상표출원이 가능
한 경우도 조사되는 등 대응의 효과성이 더욱 높아졌다.

특허청은 지난해까지 46개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해 우리기업 상표
1,232개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기업에 전파하였으며, 무효심
판, 이의신청, 피해기업 공동 대응 등 법률 대응과 상표 양도양수 협
상 전략 등을 제공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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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, 피해기업 중 특허

청의 조기경보를 통해 중국 상표브로커에 대응한 98개 기업을 심층 분

석한 결과, 조기대응 실패 시 무효 소송 및 상표 양수협상 등에 소요되

는 직접 비용 절감 효과만 총 34억 원으로 2016년 예산(2.6억 원) 대비

약 13배에 이른다.

또한 특허청이 파악한 상표 선점 피해기업들의 총 피해액은 지난해

기준 약 1,74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조기경보 서비스를 통해 피해를

줄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“우리기업들은 자신의 상표

가 무단 선점된 사실을 제때에 파악하지 못해 대응하는 데에 많은 시

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았다.”며 “중국 상표브로커 조기경보

서비스를 통해 우리기업의 조기대응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

데 앞장서겠다.”고 말했다.

한편, 해외에서 상표 선점으로 인한 피해신고 및 대응상담 등 관련

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(02-2183-5848, 5896)에 문의하면 된다.


